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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How are gains from trade distributed between countries when economic integration is 
achieved through free tra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swer this ques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ttempts to address the issue of distribution of trade gains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following economic integration in terms of positive economics. The 
analysis is therefore based on a theoretical methodology.
Findings - First, commodity prices fall and consumer surplus increases in both large and small 
countries. Second, when economic integration into free trade is achieved, gains from trade always 
exist in small countries. However, the size of trade gains depends on the degree of difference from 
the market size of the partner country, the large country. However, the size of the gains from trade 
depends on the extent of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size of the large country. If the market size 
of a large country is much larger and there is a large difference, trade gains will be very large, 
whereas if the market size is similar, profits of domestic firm will decrease. Therefore, in that case, 
the size of the gains from trade becomes relatively small because only the gains from exchange 
exists. On the other hand, in a large country with a large market size, there is a possibility of trade 
gains only when the market size is similar to that of a small country, which is a trading partner. 
However, if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market size, the decrease in profits of domestic firm is 
relatively larger than the increase in consumer surplus due to trade, and rather, a trade loss occur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Our analysis contributes to filling the gaps in the literature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gains from trade, and from a policy point of view, it is meaningful in 
examining the impact of market size, an important variable considered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f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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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개인들 혹은 국가들 간 자유거래는 모든 당사자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이다. 두 국가가 자유롭게 교역을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이 이롭다는 명제는 경제학에서 하나의 도그마이며, 그것은 한 국가가 

경쟁력이 있다거나 무역이 공정하다는 단서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논리는 국가 간 자유무역을 향한 

경제통합의 강력한 버팀목이기도 하다. 다만 국가 간 교역에 따른 무역이득(gains from trade)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무역이론에서 주로 국가 간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이득은 많이 강조되는 반면, 

무역이득의 국가 간 배분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문제는 살아있는 이슈이다. 

세계 전체적으로든 국지적으로든 경제통합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역이득의 편향성 문제는  

국가 간 통합논의의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통합에 따른 참가국 간 무역이득의 분배에 관한 문제를 실증경제학(positive eco-

nomics)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즉 자유무역으로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때 무역이득이 국가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아래 2장에서 몇 가지 논의를 살펴보겠지

만, 무역이득에 관한 정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우리는 여기서 무역이득을 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서처

럼 교환에 따른 무역이득과 기업의 생산특화에 따른 이득을 총합한 사회적 후생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 무역 참가국의 시장 크기가 국가 간 무역이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 

본 논문의 초점이다. 리카르도 모형에서와 같이 고전적 무역이론에서는 자유무역 시 교역조건(국제상대가

격)이 무역 전 국내상대가격 간의 상이한 정도에 따라 각국의 무역이득의 크기가 결정되며, 교역조건이 

자국의 무역 전 국내상대가격과 차이가 클수록 그 나라의 무역이득이 더 크게 존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 따라서 경제규모가 큰 대국일수록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이 크지 않는 반면, 소국인 경우 더 

많은 이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전적 무역이론의 예측이 교역국의 경제규모

를 시장 크기로 측정하고, 또 국가들 기업 간 경쟁형태가 완전경쟁이 아닌 불완전경쟁의 형태로 대체될 

때 여전히 유효한 결론인가 하는 점이 본 연구의 관심사이다.2)      

한편, 본 논문은 국가 간 무역이득의 배분문제와 관련된 만큼 자연스럽게 경제통합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통합의 효과는 이미 이론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지만 주로 정태적(static)인 

측면에 치우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계량적으로는 일반연산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동태적(dynamic)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통합효과의 실질적인 효과

를 망라하여 측정하려는 시도가 많지만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엄밀히 측정하는데는 여전히 모호성이 존재

한다. 특히 지역경제통합이 참가국 간 자유무역적 성격과 비참가국가들에 대한 보호무역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역이득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무역이득의 

계측은 여전히 중요한 현실적인 이슈이다. 특히 국제교역에 따른 무역이득이 참가국 시장의 크기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은 경제통합을 하는 국가들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하에 고전적 무역이론에서와 달리, 보다 현실적인 불완전경쟁 시장을 전제로 국가 

간 무역이득이 양국의 시장의 크기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는가 하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우리의 분석은 무역이득의 배분과 관련하여 문헌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을 메우는데 기여하고, 정책적으로는 

국가들의 지역경제통합 시 고려되는 중요한 변수인 시장규모의 영향을 따져 보는데 의미가 있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무역이득의 정의 및 측정에 관한 기존 논의와 그 한계를 

리뷰하고, 이어 제3장에서 모형 설정과 구성요소 및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그 

결과를 요약한다.   

1) 무역이득은 이론적으로 자국의 사회적 후생 함수 그래프가 상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시되거나, 또 후생 관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 측정된다. 

2) 무역이득의 국가 간 배분이 국가규모 혹은 경제규모에 의존한다고 할 때 그 규모는 논의에 따라 달리 정의할 수 있다. 흔히 사용하는 

거시경제 변수인 GDP 이외에도 이론적인 모형에서, 가령 리카르도 모형에서처럼 생산함수가 노동이라는 단일변수의 함수인 경우 국

가규모의 결정요소는 노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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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역이득에 관한 논의  

국제무역의 주요한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는 무역의 이득이 발생하는 이론적 경로를 탐색하고 실증분석

을 통하여 그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이득이란 말은 이론적이나 실증적인 측면에서 일의적으

로 규정하기 어렵다. Ricardo나 Heckscher-Ohlin 모형과 같은 고전적인 비교우위론에서 무역의 이득은 

크게 생산특화에 따른 이득(gains from specialization)과 교환에 따른 이득(gains from exchange)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 즉, 각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에 특화하여 생산하게 되면 세계 전체의 생산이 

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이득이 발생한다. 이어서 각국이 생산에 특화한 비교우위 

제품을 자급자족경제(autarky)에서의 교환비율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세계시장에 판매할 경우 교환의 

이득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전통적인 비교우위론은 서로 다른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

을 통하여 무역의 이득을 설명하고 그것을 사회후생의 증가로 측정한다. 그러나 실제 선진국들 간 주된 

교역 형태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거래되는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라는 

것이 드러났다(Balassa (1966), Grubel and Lloyd (1975) 등). 그러한 산업내 무역을 설명하기 위해 

Krugman (1979, 1980, 1981)은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을 국제무역 분야에 적용한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을 주창하였다.3) 그로부터 규모의 경제 및 상품차별화를 통해 무역을 통한 다양성의 이득(gains 

from variety)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새로운 무역이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다.4) 물론 다양

성에 기인한 무역이득을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실질적인 상품 다양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증가까지 포함해야 하는가 하는 범주의 문제 등 정의와 예측이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또한 몇 몇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의 이질적인 생산성 격차에 따라 새로운 무역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Melitz (2003), Chaney (2008) 등). 국제무역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을 통해서 

매출을 늘리게 하는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시장경쟁에서 도태되어 퇴출되도록 한다. 이는 소위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산업의 평균 생산성이 높아져 무역의 이득이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외에도 당연한 추론으로 국제무역은 기업 간 경쟁을 심화시켜 가격 인상을 억제하게 함으로써 

무역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5) 이런 논리의 실제 증거로 수입쿼타(import quota)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여러 나라에서 국내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했다는 실증분석 결과들이 있는 바, 이들은 

역으로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쟁촉진 효과를 수반하여 소비자 후생 등 여러 측면에서 무역이득을 창출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De Loecker et al.(2016), Harrison(1994), Levinsohn(1993) 등).

이 밖에도 무역자유화에 따라 무역이득의 국가간 배분과 관련하여 이종민(2006)은 무역이득의 배분이 

개별소비자의 후생증가에 비례할 경우 국가규모(노동력의 크기)가 작은 국가가 오히려 무역이득에서 유리

할 수 있지만 기술격차를 고려하면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즉 산업내 자유무역

은 참가국에게 자급자족경제 하에서 보다 더 큰 무역이득을 얻게 하지만 기술격차로 인한 무역이득의 

편중성이 규모가 작은 나라로 하여금 자유무역의 선택을 망설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무역 참여국들의 기술격차가 국가 간 무역이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인 것이다.

요컨대, 무역이득은 개방이득,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 무역후생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며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의 포함 여부 혹은 상충성으로 인해 일관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특히 

무역이득의 실증적 측정과 관련해서는 분석범위에 따라, 또 시간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르게 예측되기도 

3)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신무역이론에 대하여 Feenstra(2010)는 경쟁에 따른 기업의 초과이윤의 감소, 생산성 향상 그리고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의 다양성 증가를 무역이득의 세 가지 경로라고 제시하였다. 

4) Feenstra(2018)에 따르면, 비록 산업내 무역에 대한 이론이 뒤늦게 발전되었지만 국제무역이 제품의 다양성을 확대시켜 이득을 가져

다 준다는 인식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인지되고 있었다. 가령 Ricardo는 1817년 발간한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과 관세

의 원리｣에서 외국과의 교역이 소비가능한 상품의 양과 종류를 확대시켜 유익하다는 사실을 표명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5) Feenstra(2018)은 다만 경쟁과정에서 퇴출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제품의 다양성이 감소하여 사회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는 경쟁촉진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단순한 마크업 조정 이외에 시장구조 등과 같

은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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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과거의 무역이득에 대한 측정은 전통적인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량 증대를 통한 경상이익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으나, Krugman의 모형 이후 제품 다양성에 기인한 무역이득에서는 상품가격의 

하락이나 단순히 상품종류 수의 증가에 의존해야 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한 경우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증가된 다양성을 향유하였는지, 또 실제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효용의 증가로 직결되는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일반적인 정량적 자료들과 달리 계량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6) 더욱이 무역개방

에 따른 산업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정태적 이득뿐만 아니라 개방에 따른 경쟁효과 내지 

규모의 경제효과 등을 고려한 동태적 이득 등 다양한 관점에서 무역이득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증적으

로 무역이득을 논의하는 것은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사실 자유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쟁점 

중 하나도 무역(개방)이득의 정의와 이를 계산하기 위한 정량적 추정 모형의 체계와 연관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국가의 무역이득은 이득의 원천, 시장의 경쟁형태, 시간변수의 고려 여부 등 

여러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어 그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계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논의를 이론으로 국한하므로 무역이득 여부를 전통적인 사회후생함수로 정의하

여 측정하고자 한다.

Ⅲ. 시장균형과 무역이득의 배분

우리는 이 장에서 두 개의 국가만이 존재하는 단순한 세계를 상정하고 자급자족경제체제(autarky)와 

완전자유무역체제의 경우에 있어서 각국의 생산량, 시장가격, 소비자잉여, 기업의 이윤 및 사회적 후생을 

분석하고 이어 자유무역으로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때 국가 간 시장규모에 따른 무역이득의 차이에 대해 

차례로 분석한다. 

1. 분석의 기본요소

이제 자유무역으로의 경제통합을 할 국가로 두 나라 1, 2만을 고려하자. 또 각국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독점기업이 존재하며 한 재화만을 생산한다고 하자. 이때 각국 기업의 총생산량은 국내공급량과 외국으로

의 수출량으로 구성된다.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대칭적인 가정을 도입한다. 즉 양국 기업이 직면하는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따라서 직면하는 수요함수와 또 두 기업의 한계생산비는 동일하다.   

국가1의 대표기업인 기업1은  을 생산하여 은 국내시장에서 내수용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은 

국가2에게 수출한다. 마찬가지로 국가2의 대표기업인 기업2의 생산량은  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국가1의 재화시장에는 국내기업에 의해 내수용으로 생산된 과 국가2로부터 수입한 만큼이 

공급될 것이다. 즉 국가1의 시장의 총공급량은    가 된다. 대칭적인 방법으로 국가2의 경우에 

총공급량은    이다. 분석의 명료성을 위해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     라고 하고, 

양국의 수요함수를 기울기가 1인 선형함수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재화의 시장가격을 라고 

할 때 시장수요는         (  )라고 하자. 

이제 국가1의 대표기업인 기업1의 이윤은 내수시장의 판매수입과 수출시장에서의 판매수입을 합한 

총수입으로부터 내수용 및 수출용 재화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총비용을 차감한 값이다. 그 이윤을 이라고 

하면 그것은 기업1의 선택변수인  및 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실제 추정의 한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Feenstra(1994)는 각 상품별로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여 이를 CES 효용함

수 체계에 적용하고 수입을 통한 상품 다양성의 증가를 지출비중을 통해 반영한 정확한 수입물가 가격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한편 Broda and Weinstein(2006)은 Feenstra의 가격지수를 발전시켜 실제 미국의 수입자료를 이용해 디양성 이익을 계산한

다. 물론 실증분석에 있어서 방법론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생산자(기업)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따라서 상품다양성을 과소

평가할 우려 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이 상품 다양성에 기반을 둔 신무역이론에서는 무역이득을 정의하고 계측하는데 많은 한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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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1)

기업2의 이윤도 동일한 논리에 의해 유사하게 정의된다. 

   한편, 각국 정부의 목표는 자국의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일국의 사회적 

후생은 국민들이 소비로부터 얻는 소비자잉여와 국내기업이 외국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윤에 비례한다. 

구체적으로 국가1의 사회후생은 아래 식(1)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2)

이는 시장수요함수가 선형인 경우 소비자잉여의 크기가 1/2☓(총소비량)2에 기인하기 때문이다.7) 

2. 자급자족경제에서의 균형

우선 두 국가가 폐쇄되어 있어서 국제무역이 전혀 없는 경우 각국에서의 생산량, 가격, 기업의 이윤, 

소비자 잉여 및 사회후생을 구해보자. 무역이 전혀 없는 자급자족 경제체제에서는       . 
따라서 국가1의 기업의 이윤은 

               

이윤극대화 필요조건인      로부터 국가1의 소비량, 가격, 소비자잉여 및 기업1의 

이윤을 구할 수 있다. 양국은 모든 점에서 동일하므로 국가2의 소비량, 가격, 소비자잉여 및 기업2의 

이윤도 마찬가지로 구해진다. 따라서 그 결과를 요약하면

 

   생산(소비)량:        
   시장가격:        
   소비자잉여:                                                      (3)

   기업의 이윤:       
   사회후생          
3. 완전자유무역체제 하에서의 균형

이제 두 국가 간에 무역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 각국에서의 균형결과를 분석하자. 자유무역에서 기업1

의 이윤은 식(1)과 같고, 기업2의 이윤도 유사하게 정의된다. 

7) 일반적인 수요함수        에서 소비자잉여는        이 된다. 여기서   는 각각 시장 

균형가격과 균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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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1의 이윤극대화의 필요조건은

           
           
동일한 논리와 방법을 기업2의 이윤극대화 문제에 적용하면 

             
위 네 식에서 첫 번째 식과 네 번째 식을 연립하여 풀고,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연립하여 풀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내수생산량:           

   수출량:      

   시장가격:        

   소비자잉여:                                                     (4)

   이윤:   
  

      

   사회후생:   
  

   
  



이 경우 총소비량은          ≠가 되며, 또 자유무역 하에서 두 나라 기업의 이윤은 

같다.  

4. 국가 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무역이득의 배분

우리는 앞에서 두 나라가 대칭적이라 가정했다. 그러나 이 절에서 두 나라의 시장 크기가 양국의 경제통

합에 따른 무역이득의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양국의 시장규모의 차이를 두기로 

한다. 두 나라의 수요함수에서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파라메터는        이다. 따라서 시장 

크기를 달리하기 위해   라고 가정하자. 즉 국가2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자. 이하에서는 

국가2를 대국이라 하고,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를 소국이라고 하자.  

이런 가정하에서 식(3)과 식(4)를 통해 두 경제체제의 균형을 비교해 보자. 우선, 자급자족경제 체제에서

는 시장규모가 큰 대국의 경제변수 모두가 소국의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수출량 변수를 제외하고는 대국의 모든 변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다. 

수출량은 시장규모가 큰 시장으로 수출하는 소국 기업의 그것이 더 크다는 사실은 직관적이다. 양국 기업의 

이윤은 자유무역 체제에서 서로 같게 나타난다.  

한편, 자급자족경제 체제에서 자유무역 체제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어느 국가가 더 이득인가를 살펴보

자. 두 나라가 자유무역으로 통합함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자잉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충분히 예상되는 직관적인 결과이다. 그러면 기업들의 이윤은 어떤가? 우선 대국 기업2의 이윤부터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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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0  iff   ⋛ 0                             (5)  

여기서 상첨자 와 는 각각 자급자족경제(autarky)와 자유무역(free trade) 체제를 나타낸다. 식(5)에

서 필요충분조건을 풀면 
 ⋛ ≃  . 그런데 가정에 따라  ≥ 이므로 전자만 성립된다. 

즉   만 성립된다. 이 조건은 곧       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국의 기업의 

이윤은 자유무역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때 확실히 감소한다. 

이제 소국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       ⋛ 0  iff   ⋛ 0                               (6)  

 

식(6)에서 필요충분조건을 풀면 
 ⋚ ≃ . 따라서 세 경우 모두 성립한다.  먼저 

   는 양국의 시장규모가 엇비슷해지는 경우인데 이는       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무역하에서 소국 기업의 이윤은 감소한다. 반면에   ≥  인 경우는 대국의 시장규모

가 큰 경우로 양국의 시장규모의 차이가 꽤 나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     ≤ 가 성립한

다. 따라서 자유무역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지질 때 소국기업의 이윤은 증가한다. 이와 같이 시장규모가 

작은 소국 기업의 이윤은 결론적으로 두 나라 시장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혹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사회적 후생 변화를 살펴보자. 

우선 시장규모가 작은 소국의 경우 

          
 ⋛ 0  iff     ⋛ 0                         (7) 

  

식(7)에서 필요충분조건을 풀면 
 ⋚ ≃ . 따라서  ≥ 이므로 후자만 성립된다. 즉 

   만 성립된다. 이 조건은 곧      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국의 

사회적 후생은 경제통합하에서 언제나 증가한다. 또 시장규모가 큰 대국의 사회후생 변화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추적할 수 있다.  

           
 ⋛ 0  iff     ⋛ 0                        (8) 

식(8)에서 필요충분조건을 풀면 
 ⋛ ≃ . 따라서 세 경우 모두 시장규모의 상대적 비율조건

을 충족한다. 먼저 대국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 ≥  에서는     ≥ 
가 성립한다. 따라서 자유무역의 경제통합 하에서 대국의 사회적 후생은 감소한다. 또 양국의 시장규모 

차이가 크지 않은    인 경우에는      가 되어 경제통합 하에서 후생

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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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자유무역으로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규모가 작은 소국의 사회적 후생은 언제나 증가

하는 반면, 대국인 경우에는 두 나라 시장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사회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고 혹은 

감소할 수도 있다. 이 결과는 불완전 경쟁하의 신무역이론에서도 고전적 무역이론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성립하는 것을 확인시킨다.

Ⅳ. 요약 및 결론 

자유무역으로의 경제통합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적어도 자국의 후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참여한다. 거기

에는 적어도 교환에 따른 이득과 생산특화에 따른 이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 간 교역에 따른 

무역이득은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는 시장개방이나 혹은 자유무역의 경제통합에 따른 

국가 간 무역이득이 고전적인 무역이론에서와 달리 불완전경쟁시장 구조하에서 참가국 시장의 크기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는가 하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다. 물론 무역이득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이득의 원천에 따라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사회후생 함수로 정의되는 전통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개념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분석의 벤치마크로 자급자족경제와 완전자유무역체제 하에서 두 나라의 균형 크기를 비교해 보면 예상

대로 자급자족경제에서 시장규모가 큰 대국의 경제변수 모두가 소국의 그것들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다. 자유무역 체제에서도 대체로 그런 관계가 유지되지만 수출량 변수와 기업의 이윤만은 다른 양상을 

띤다. 즉 자유무역 체제에서 수출량 규모는 시장이 큰 시장으로 수출하는 소국 기업의 그것이 더 크다. 

이 사실은 직관적이다. 또 양국 기업의 이윤은 자유무역 체제에서 서로 같게 나타난다.    

한편, 자유무역의 경제통합으로 이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대국이나 

소국 할 것 없이 생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둘째, 기업의 이윤 측면에서는 대국 

기업의 경우 그것은 확실히 감소하지만, 소국 기업의 이윤은 시장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두 

나라의 시장규모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소국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지만, 대국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면 소국 기업의 이윤은 오히려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후생은 어떤가? 소국의 사회적 후생은 

자유무역 경제통합 하에서 언제나 증가하는 반면, 대국인 경우에는 두 나라 시장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그것이 증가할 수도 있고 혹은 감소할 수도 있다. 대국과 소국의 시장규모가 엇비슷하면 대국의 사회적 

후생은 확실히 증가하지만, 대국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 사회적 후생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다. 

사회후생이 소비자잉여와 기업의 이윤의 합으로 정의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후생의 변화는 각 

국 기업의 이윤 크기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체제에서 참가국 모두의 소비자잉여는 

확실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소국의 경우 사회적 후생은 시장규모의 크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증가한다. 

이는 설령 시장규모가 엇비슷할 때 소국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지만 그것은 증가하는 소비자 잉여의 크기 

보다 작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시장규모가 대국이 훨씬 큰 경우에 소국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게 되어 늘어나는 소비자잉여와 함께 사회적 후생의 증가 규모가 훨씬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국의 경우 자유개방 하에서 자국기업의 이윤은 확실히 감소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사회후생의 증감 여부는 소비자잉여와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한다. 즉 양국의 시장규모가 엇비슷한 경우 

대국의 사회적 후생은 증가하는데 그것은 소비자잉여 증가 규모가 줄어드는 이윤 크기보다 크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엔 자국기업의 이윤 감소폭이 소비자잉여 증가폭 보다 크므로 결국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게 되는 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자유무역으로의 경제통합시 각국에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소국의 경우에는 시장규모 차이가 매우 큰 대국과 자유경제 통합을 할 경우 

무역이득이 가장 크게 증가되어 가장 유리하다. 물론 시장규모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에도 무역이득은 

나타나지만 그 경우의 이득은 순전히 소비자잉여의 증가 때문이다. 시장규모가 엇비슷할 경우 소국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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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억이득의 크기는 전자의 경우보다 크지 않다. 반대로 시장규모

가 상대적으로 큰 대국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국기업의 이윤은 줄어들어 교환에 따른 무역이득(소

비자잉여)만 기대할 수 있다. 즉 경제통합을 하더라도 상대국과의 시장규모 차이가 크지 않는 나라와 

자유무역을 하는 경우가 그나마 유리하고, 시장크기 차이가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을 할 경우에는 증가하는 

소비지잉여보다 자국기업의 이윤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커 외히려 무역손실을 볼 수도 있다. 

우리의 이러한 추론 결과는 완전경쟁 시장을 가정한 고전적 무역이론에서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도출된 사실은 정태적 경제효과에 국한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개방에 따라 

시장크기가 커지면서 시간에 걸쳐 기업 경쟁에 따른 효과와 규모의 경제 효과 등 동태적 무역이득이 

존재하겠지만 그런 효과는 검토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우리의 문제의식은 이론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내포한다. 이론적으로는 

국가 간 무역이득의 배분과 관련해 문헌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을 메우는데 기여하고, 정책적으로는 국가들

의 자유무역으로의 경제통합 시 고려되는 중요한 변수인 시장규모의 영향력을 가늠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관료나 정책입안자들은 경제통합의 효과를 심각하게 고려하기보다는 정치적 목표로서 지역경제권의 

가입을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미-중 간 패권경쟁으로 인해 세계화가 퇴조하고 공급만이 재편되

는 과정에서 경제의 안보화가 강조되면서 정치와 경제가 혼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세심한 경제정책이 요구되고 특히 국가 간 경제통합시 경제적으로 민감한 이슈일 수 있는 양국의 

무역이득에 대한 배분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엄밀히 논증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추론하는 것은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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